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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향후 10년간 IAEA는 추가의정서의 이행 등으로 인한 안전조치 비용 증가가 통합안

전조치의 이행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 의하여 균형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AEA의 안전조치 비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비용 균형을 유지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SSAC의 활용을 통한 IAEA의 비용절감, 각국의 특성에 적합한 통합

안전조치 적용 방안의 개발을 통한 안전조치 효과성 제고, 그리고 국가의 투명성확보

에 대한 위상제고의 측면에서 IAEA와 국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현재 진

행 중인 한·IAEA간의 협력강화를 소개하였다.

Abstract

  For the next decade, the IAEA expects the cost neutral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Safeguards in order to compensate the cost increase by the Additional Protocol. This

paper analyzed the safegaurds cost by the Additional Protocol and by the Integrated Safeguards

quantitatively, compared them and proposed several ways to maintain cost neutrality. In the

aspects of cost saving throught the utilization of SSAC, enhancement of safeguards

effectiveness through an application of State specific Integrated Safeguards, and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of the State,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IAEA and ROK was

introduced as a candidate of the Integrated Safeguards model.

1. 서론



  IAEA안전조치는 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비밀 핵개발 시도와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으로 핵물질 계량관리 체제의 한계성이 제

기된 후 안전조치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가의정서를 마

련하였다. 그러나 추가의정서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IAEA 안전조치 비용의 증가를 수

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IAEA는 기존의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상의 수단을 최적

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IAEA는 Cost neutrality를

이루기 위한 통합안전조치 프로그램을 완료(1999)하고 SAGSI 본회의의 검토(2000. 5)

를 거쳐 2000. 12월 IAEA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통합안전조치란 기존의 안전조치협정과 주어진 자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성

과 효율성을 목표로 한 추가의정서상의 수단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방

안을 통하여 IAEA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국가는 성

실한 안전조치 이행(핵투명성 확보)의 보상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기존의 안전조치 적

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 통합안전조치의 이행은 기존의 안전조치에 대한

효과성의 감소로 연계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2000. 12월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의 문서로 공식화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8년 7월, IAEA와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00년 12월, 추

가의정서 이행 준비를 위한 개정원자력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상

반기 쯤에는 추가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AEA의 추가의정서가 발효

되면 IAEA는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한 후, 2 ∼3년 후에

는 통합안전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IAEA는 우리나라에 대한 통합안전조치

적용 이전에라도 IAEA와의 협력강화(Enhanced Cooperation)를 통한 IAEA의 비용절감

을 추진 중이며 국내 전 경수로시설을 대상으로 VACOSS Seal 및 Digital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원격감시(Remote Monitoring)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IAEA가 단일국가와 NPA(New Partnership Approach)를 실시한다는 점에 있어서 획기적

일 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 대한 통합안전조치 적용의 모델로 개발·정착될 수 있

다는 면에서 한-IAEA간의 Enhanced Cooperation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의정서 및 통합안전조치 이행에 있어서의 Cost neutrality의 가능

성에 대한 분석과 안전조치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Enhanced

Cooperation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 통합안전조치

가. 통합안전조치

   IAEA는 지난 30여년 간 국제적 안전조치 수행 전담기구로 평화적 이용 목적의 핵

물질 및 시설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의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음을 검



증하여 왔으며 그 수단으로 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사용하여왔다. 그러나 이라크의 비

밀 핵개발 시도(1991)와 북한의 핵개발 의혹(1993),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밀

핵무기 자진 해체(1992)등 일련의 사태에 따른 핵물질 계량관리 체제의 한계성이 제

기된 후 IAEA의 권한 및 검증 능력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

었다. 이에 따라 IAEA에서는 1993년부터 Programme 93+2라는 명칭하에 안전조치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의 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바 우선은 안전조치의 효과성은 높

이되 그 방법은 비용효과 면에서 추가의 부담을 요하지 않는 방안(효율성)이어야 한

다는 것이다. 안전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조치 강화방안은 1998년 5월 추

가의정서가 IAEA 특별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안전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IAEA는 기존의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상의 수단을 최

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IAEA는 1999년 말까

지 IAEA 내부의 통합안전조치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SAGSI 본회의의 검토(2000. 5)를

거쳐 2000. 12월 IAEA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통합안전조치란 기존의 안전조치협정과 주어진 자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한 추가의정서상의 수단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

을 통하여 IAEA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국가는 성실

한 안전조치 이행(핵투명성 확보)의 보상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기존의 안전조치 적용

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 통합안전조치의 기본 원칙

  통합안전조치 적용의 의 기본 원칙은 ①모든 국가에 대하여 동일한 기술적 목표를

적용하고 ②시설보다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③기존의 계량관리를 중요한 안전조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Cost neutrality가 지켜져야 한다. Cost neutrality는

추가의정서가 기존의 전면안전조치 이행에 부가되어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

면안전조치와 추가의정서가 균형을 이루어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추가의정서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노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추가의정서의 이

행은 기존의 전면안전조치 이행의 기준을 약화시킴으로써 얻어진 비용의 여유분을 활

용한다는 것이다.

  

다. 통합안전조치의 적용 조건

  기존 안전조치 요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 국가에 의하여 신고된 평화적 이용 목

적의 핵물질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추가의정서의 발효에 의한

초기 확대신고가 완료되고 IAEA 요구시 내용 보완 및 추가접근을 허용함으로써 국가

내에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IAEA가 해당국에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과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통합안전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초기 확대신고는 주기적으로 보완·평가되어야 하며 통

합안전조치 적용 이후라 하더라도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IAEA는 이전의 조치, 즉 기

존의 안전조치에 부가된 추가의정서의 이행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라. 정보 평가

  통합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정보의 종류는 ①국가가 제공한 정보, ②IAEA 검증활동

(사찰)으로부터 얻어진 정보, ③공개정보(학술지, 뉴스, 원자력관련 database 등), 그리

고 ④제 3국이 제공한 정보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국가 원자력활동에 대한

Indicator(특수 장비, 환경에 남겨진 자취 등), 정보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안전

조치 정보를 통한 신고된 핵물질의 미전용을 확인(phase 1)하고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활용한 국가의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의 부재의 확인(phase 2)을

주기적으로 평가(phase 3)된다.

  정보 평가시 고려사항으로는 ①국가로부터 입수된 정보나 검증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정보에 반하는 정보의 탐색, 분석, 평가, ②국가신고의 일관성 평가, ③가능한 비밀시

설의 입수경로, ④의문이나 불일치 해소를 위한 후속 활동 이행 여부 등이 있다. 정보

평가를 통한 IAEA의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의 부재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신고

된 활동(계획 포함)의 일관성 유지 여부 및 신고사항이 검증결과와 일치하는지의 여

부, 그리고 생산, 수입, 재고, 흐름 등이 신고된 활동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농축 또는

재처리에 필요한 특정 장비나 비핵물질의 제조나 수입이 신고된 활동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국가가 신고한 폐쇄시설 및 해체시설(LOF 포함)에 대한 IAEA의 확인, 신고한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과 국가의 장래 계획과의 일관성 여부, 국가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불일치에 대한 국가의 해명 등이 있다.

  정보평가를 위한 내부절차는 안전조치 운영국(SGO)이 주가 되어 평가하되 국가평

가는 국가평가 그룹(운영국이 그룹장, 지원국이 참여)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매년

보고서의 형태로 보고하고 IRC(Information Review Committee)는 이를 검토하고 평가결

과와 IRC의 검토결과가 동시에 사무차장(DDG)에게 제출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가

전체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분석

가 IAEA의 추가비용

  향후 IAEA의 비용 증가는 크게 둘로 분류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추가의정서의 이행

에 따른 비용 증가부담이며 다른 하나는 전 세계 사찰대상 시설의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부담이다. 추가의정서에 따른 비용 증가는 현재까지 추가의정서가 발효된 국가가

극히 일부분으로 제한(2000. 3월 현재 18개국)되어 있으며, 이 중 중요한 원자력 시설

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과 캐나다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추가의정서의 본격적



인 이행으로 추가될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추가의정서의 이행에 따른 IAEA 비용증가 요인은 크게, 정보처리, 추가접근, 시료분

석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 중 비용면에 있어서는 정보처리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추가의정서가 발효된 국가는 추가의정서가 요구하는 정보를 IAEA에 매

년 제출해야 하며, IAEA는 기존의 사찰자료, 추가의정서에 따라 국가가 제공한 정보,

신문·잡지·학회지·전문지 등 공개자료로부터 확보한 자료, 기타 인공위성 등의 관

찰에 의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거의 대부분 정성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인력 투

입을 요구하고 있다. IAEA 사찰관의 언급에 따르면, 현재 추가의정서 이행 준비를 위

하여 사찰관 1인당 증가된 업무부담률은 10 ∼ 20% 이상인 것으로 미루어 추가의정

서의 본격적인 이행 이후에도 정보처리를 위한 비용부담은 기존의 안전조치 비용의

10%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경시료의 분석은 현재 분석 1건

당 $2,000 ∼ $3,000에 이른다. 환경시료 채취는 원자력시설이 존재하는 국가를 위주

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당 년 10회의 환경시료 채취와 분석이 이루어진

다고 가정할 때 환경시료분석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년간 약 80만 ∼ 100만 US$

정도로서 이는 현 IAEA 안전조치비용의 1.3%에 해당한다. 추가의정서에 따른 추가접

근에 투자되는 비용은 기존의 안전조치 이행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

가비용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기존 사찰의 2 ∼ 5% 수준, IAEA 안전

조치비용의 0.2 ∼ 0.5%)된다.

  1999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MOX사용 경수로 중 IAEA 사찰 대상시설은 총 16개

이며 이들 시설에 대한 IAEA사찰량은 전체 사찰량의 4%(410 PDIs)에 이른다. 향후

2010년까지 전 세계의 MOX사용 경수로는 34기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추가

사찰량 또는 비용은 전체 사찰량의 4%, 즉 안전조치비용의 4%(평가, 기기 유지관리

포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향후 10년간 추가의정서의 이행 및 신규시설의 증가에 따른 IAEA의 안전조

치 비용 추가부담율은 현 안전조치 비용의 1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 경수로 대상 통합안전조치에 관한 IAEA안

  IAEA 사무국은 2000. 12월 이사회에서 통합안전조치의 개발(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afeguards; GOV/INF/2000/26)에 관한 IAEA측의 준비상황을 보고하였다. 이

중 우리나라의 관심을 끄는 분야가 MOX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에서의 통합

안전조치의 적용부문이다. IAEA가 제시한 시설별 통합안전조치 적용의 원칙은 다음

과 같다.

- 모든 가능한 전용시나리오 포함

- 핵물질 계량관리 유지

- 연도별 물질재고 검증



- 현 안전조치 적기탐지목표 및 안전조치기준에 따른 재고설정능력 유지

- 동일한 시설에 대한 동일한 목적의 안전조치 적용에 있어서 국가별 차등 금지(단,

동일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안전조치적용 목적이 동일할 필요는 없음)

  이상과 같은 원칙 하에 IAEA는 조사된 핵연료에 대한 적기탐지 목표에 관하여 현

행 3개월은 미신고 핵시설에서 Pu의 재처리, 변환, 가공에 걸리는 시간으로서 미신고

핵활동의 부재판정국에 대하여서는 적기탐지목표를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Unannounced random inspection(미통보사찰)을 통하여 12개월 이내에 전용감지가 가능

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특히 SSAC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국가별 특

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SSAC의 활용에 관한 MSSP 이행 중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감

시장비의 활용은 기존의 안전조치 체제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많은 비

용이 소요(장비의 구입, 교체, 수선, 자료의 검토 등)되므로 미통보사찰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감시장비의 철수 등이 고려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MOX를 사용하지 않은 경수로에서의 통합안전조치 적용은 단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①IAEA의 미신고핵활동 부재 판정 시 LEU 신연료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적기탐지목표를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②추가의정서의 적용 및

미신고 Pu 분리 부재 판정으로부터 전용 시나리오 범위의 축소 가능, ③미통보사찰에

관한 국가와의 협정을 통하여 감시장비 제거, ④시설운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으로부터 DtA(Difficult to Access, 접근난이) 상태의 사용후 핵연료 검증 가능

을 들 수 있다. 이 중 IAEA 사찰비용의 절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은 ①

IAEA의 미신고핵활동 부재 판정 시 LEU 신연료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적기탐지목

표를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과 ③미통보사찰에 관한 국가와의 협정을 통하여 감시

장비 제거이다. 즉 적기탐지목표를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중간사찰이 불

필요하게 되어 사찰량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감시장비

제거를 통한 감시장비의 운영 유지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감시장비의

경우, 통상적인 감시장비는 철거하더라도 PIV시에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수로 대상 통합안전조치에 따른 IAEA 안전조치 비용절감의 효과는 적기탐지목표

변경에 따른 사찰량 감소부분에서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나. IAEA안에 대한 비용고찰

  통합안전조치의 이행에 따른 IAEA 안전조치 비용절감은 추가의정서의 이행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IAEA 이사회는 추가의정서를 마련함에 있어, 새로운 재원의 확보

보다는 기존의 안전조치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Cost neutrality를 이루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다(GOV/2863). 특히 IAEA의 안전조치 대상시설 중 MOX사용 경

수로,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등에서는 안전조치 비용절감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

기 때문에 가장 덜 민감한 시설인 LEU를 사용하는 경수로에서의 안전조치 비용절감

은 더욱 중요하다.



  1999년을 기준으로, IAEA의 안전조치비용 중 실제 사찰에 투입된 금액은 약

75%(37.5M US$)에 달한다. 나머지 25%는 기술개발 및 지원, 운영, 정보처리, 시료 분

석 등에 사용되었다.

Table 1  Overall safeguards inspection effort (PDI) for LWRs (1999)

PIV Interim Total

LWR without MOX
(total 151 reactors)

333 1230 1563

LWR with MOX
(total 16 reactors)

106 304 410

Table 2  Average safeguards inspection effort (PDI) for LWRs (1999)

PIV Interim Total

LWR without MOX
(total 151 reactors)

2.2 8.1 10.3

LWR with MOX
(total 16 reactors)

6.6 19 25.6

  또한 1999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수로의 수는 346기이며 이

중 IAEA의 전면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고있는 경수로의 수는 167개이다. 이는 IAEA

가 수행하고 있는 전체 원자력 시설 사찰의 19% (총 10,190 PDI 중 1,973 PDI)에 달한

다. 전체 167개의 경수로 중 MOX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수는 16개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찰량은 410 PDI로서 경수로 전체 사찰량의 21%, IAEA 전체 사찰량의 4%

에 해당한다. 즉, IAEA 사찰대상 경수로 중 MOX를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는 총 151

기로써 IAEA 전체 사찰량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경수로에 대한 IAEA의 사찰은 기존의 방식을 따를 경우, 년 1회의 PIV(Physical

Inventory Verification)와 3회의 IIV(Interim Inventory Verification)로 구분된다. 그러나 년

1회의 PIV를 위하여서는 Pre-PIV(감시장비 설치, 봉인제거 등)와 Post-PIV(감시장비

제거, 봉인설치 등)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IV의 횟수는 년 5회 정도에 해당

되며 경수로 1기당 년 평균 총 사찰횟수는 6회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경수로 대상 통합안전조치에 관한 IAEA안을 따를 경우 Pre-PIV 및 Post PIV, 그리고

년 1회 이상의 미통보사찰이 수행되기 때문에 통합안전조치의 적용 시에 필요한 사

찰 횟수는 경수로 1기 당 4회 이상(Pre-PIV, PIV, Post PIV, 1회 이상의 미통보사찰)이



된다. 즉, 1회의 사찰 당 동일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가정할 경우, 통합안전조치의 적

용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전체 사찰 비용의 1/3에 해당한다. 결국 경수로 대상

통합안전조치의 이행으로 IAEA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전체 안전조치 비용의 약

4%(약 3M US$)에 해당된다.

다. Cost neutrality

  이상과 같은 비용분석에 따라 향후 10년간 IAEA 안전조치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추

가 부담은 현 IAEA 안전조치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15% 이상, MOX를 사용하지

않은 경수로에서의 통합안전조치 적용으로 인한 비용감소 4%로서 전체적으로 년간

11%(8.8M US$) 이상의 비용 적자가 발생된다. 이러한 비용 부족분을 메꾸기 위하여서

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OLR(On-Load Reactor)의 안전조치를 경감

시키는 통합안전조치 방안을 들 수 있다. 1999년 기준으로 IAEA 안전조치 대상 OLR

은 전 세계적으로 20기로서 경수로의 12%에 불과하나 시설 특성 상 전체 사찰량은

1510 PDIs로써 전체 경수로 사찰량의 77%, 또는 MOX를 사용하지 않은 경수로의

97%에 해당하며, 비용 또한 이와 거의 비슷(5.55M US$)하다. 따라서 OLR에 대하여

MOX를 사용하지 않은 경수로에서와 같은 통합안전조치 방안을 채택할 경우(적시탐

지목표의 변경 및 감시장비의 철거), 동일한 비용절감효과(전체 안전조치 예산의 4%)

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국가계량관리체제(SSAC) 또는 지역계량관리

체제(RSCA)의 활용이다. 이 중 특히 SSAC 또는 RSAC의 활동이 활발한 EU, 일본, 한

국이 차지하는 경수로 시설의 비중은 전체의 70%(104기)로써 SSAC를 적극적으로 활

용함으로써 IAEA는 막대한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SAC 또

는 RSAC의 활용 방안은 효율적인 사찰장비의 개발 뿐만 아니라, IAEA 사찰활동의

일부를 SSAC 또는 RSAC에 이관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실시

중인 IAEA와 EURATOM과의 NPA(New Partnership Approach)와 IAEA와 우리나라 사

이에 협의 진행 중인 Enhanced Cooperation은 RSAC EH는 SSAC의 활용으로 IAEA의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예이다. 마지막으로 IAEA의 비용 부족

을 메꾸기 위한 방안은 대 IAEA 특별기여금의 확대이다. 이 방안은 IAEA가 추구하고

있는 Cost neutrality의 개념과는 동일하지 않으나, 특별기여금의 확대로 향후 예상되는

IAEA 예산의 부족분을 메꿀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4. Cost neutrality와 효과성

  Cost neutrality를 위한 통합안전조치의 개발은 IAEA 안전조치의 효과성을 유지하는

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GOV/INF/2000/26에 대한 미측의 검토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즉 IAEA는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의 부재"에 관한 완벽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미신고 핵활동 및 핵물질의 부재에 관한 100%

의 신뢰도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안전조치에 대한 경감은 전체적으로 IAEA 안전조

치의 효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유

지하고 있으며, cost neutrality를 전제로 한 IAEA 안전조치 방향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이기도 하며 이러한 딜레마는 cost neutrality와 IAEA 안전조치의 효과성 사이의 trade-

off로 인정되고 있다.

5. 통합안전조치의 방향에 대한 제언

  cost neutrality와 IAEA 안전조치 효과성 사이의 trade-off를 보완할 수 잇는 가장 현

실적인 방안으로서 통합안전조치 적용의 효과성에 대한 field-trial 및 field-trail의 결과

에 관한 분석 후, 통합안전조치의 적용 기법을 국가별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

다. 즉, IAEA는 기존의 안전조치와 추가의정서의 이행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평가하

여 곧바로 통합안전조치를 적용하는 현재의 안보다는, 통합안전조치의 적용 시 나타

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국가별로 평가하는 Transition period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IAEA는 SSAC와 협력하여 해당국에 적용할 통합안전조치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시험(Field trial)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안전조치는 국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면, Regional office가 설치된 국가에 대하여서는 미통보사찰을 최대한

활용하되 감시장비의 역할을 줄이는 방안, RM(Remote monitoring)이 설치된 국가에 대

하여서는 RM을 최대한 활용하되 미통보사찰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 SSAC의 활용이

적절치 못한 국가에 대하여서는 감시카메라와 미통보사찰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 등

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최악의 경우에 해당국에 대한 통합안전조치의 적용

을 보류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IAEA 안전조치의 효과성을 그대로 유

지하면서 통합안전조치가 추구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서 고려의 대상이 될 만 하다. 또한 IAEA의 안전조치를 적극 수용하고 강력한 SSAC

또는 RSAC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 국가 핵투명성이 확보된 국가에 대하여서는 보다

경감된 통합안전조치를 적용할 수 있고, 핵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국가에 대하여서는

보다 강력한 통합안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IAEA 안전조치의 최적화를 이

룰 수 잇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SSAC 또는 RSAC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사이의 비용균형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IAEA가 통합안전조치의 이행에 앞서 Transition period 중의 field trial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Regional Office의 존재 유무

② SSAC 또는 RSAC의 활성화 여부

③ 시설에의 접근의 용이성



④ RM의 적용 가능성 여부

⑤ 원자력시설의 규모 및 활동의 정도 등

6. 한-IAEA Enhanced Cooperation

  IAEA는 한국의『국가 안전조치체제와 협력 강화(The Enhanced Use of the SSAC in

the Republic of Korea) 방안』을 1999. 9. 29일 제 8차 한·IA E A 안전조치 검토회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제의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IAEA는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위

원회를 구성하고 우리나라에서의 Enhanced Cooperation 실시 방안에 관한 다양한

Option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양측은 국내 전 경수로시설에 VACOSS Seal 및 Digital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원격감시(Remote Monitoring) 실시하며 IAEA는 중간검사를 생략

하는 대신 년 1회의 물자재고검사(PIV)와 1회 이상의 미통보사찰을 수행하고, 실시간

으로 전송되는 RM data를 활용하며 국가는 매 3개월마다 IAEA 안전조치 기준에 따

라 국가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IAEA에 제공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양측은

기술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함과 함께 사찰자료를 공유하며 IAEA는 RM 및 국가에 의

하여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사찰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는

IAEA에 의한 직접적인 사찰횟수를 줄이고 국가핵물질계량관리 검사와 IAEA 사찰과

의 일정부분을 동시에 단독으로 실시함으로써 시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러한 Enhanced Cooperation은 IAEA의 사찰비용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국가의

투명성에 대한 IAEA의 인정의 결과로, 추가의정서의 이행 및 국가평가에 의한 IAEA

통합안전조치의 적용에 앞서 IAEA 통합안전조치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한-IAEA간의

Enhanced Cooperation은 2001년 중 양측의 Arrangement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7. 결론

  Cost neutrality 측면에서 고찰한 IAEA 안전조치는 추가의정서 및 신규시설에 관한

보다 자세한 통계자료가 추출된 이후에만 정확히 평가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

재까지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Cost Neutrality와 IAEA 통합안전조치의 관

계 및 방향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추가의정서의 이행 및 신규시설의 증가로 인한 IAEA 안전조치 비용의 증가요인은

현재의 IAEA 안전조치 비용의 15% 이상에 달한다.

② IAEA가 제시한 MOX를 사용하지 않은 경수로에서의 통합안전조치 적용으로 절

감할 수 있는 비용은 현재의 IAEA 안전조치 비용의 4%에 불과하다.

③ 추가적인 비용절감을 위하여 IAEA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중수로와 같은 OLR



시설에의 통합안전조치 적용, SSAC 또는 RSAC의 활용, 그리고 특별기여금의 확대

등이다.

④ 통합안전조치의 적용 확대와 IAEA 안전조치 효과성과의 사이에는 trade-off가 존

재한다.

⑤ cost neutrality와 IAEA 안전조치 효과성의 유지를 위하여서는 통합안전조치의 적용

이전에 국가별 Transition period를 두어 field-trial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통합안전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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